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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등 40여 인권단체, 북한인권 정상회담 의제화 재촉구 결의문 

1.우리는 지난 3월 22일 청와대에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을 청원했
으나, 13일 통일부 장관을 통하여 애매하게 거절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고,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하기에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그러나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
과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미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규탄
해왔고, 특히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현대사
회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여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지난 3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제37차 유엔 인권이
사회의 북한인권결의도 같은 내용을 촉구하면서 북한정권이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함에 따라 북한주민의 절반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3.그에 앞선 1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할 때 
인권관련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 과거 동서독 분단시 서독 콜 수상은 1987
년 9월 동독 호네커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동독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4.이에 우리는 이번 4/27 정상회담에서 절체절명의 아래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
시킬 것을 재차 청와대에 촉구한다.  

① 2013. 10. 8.부터 갇혀있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자국민 6명의 석방
② 나치의 아우슈비치 수용소보다 더 끔찍한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③ 중국에 대한 강제송환 요구금지와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잔인한 처벌 중지
④ 6·25 전쟁 당시 억류된 국군 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
⑤ 6·25 전쟁기간 납치된 9만여 민간인 및 KAL기, 어부 납치 등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⑥ 이산가족 자유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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